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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대책을 강화하면서 ‘아프면 쉬라’는 수칙을 제시하였지만,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관심을 갖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주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서영석･이수진･최혜영 의원님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님, 건강과 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관계

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여 주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님, 주제발제를 하여주실 

임승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장님과 참여연대 집행위원

장이신 이찬진 변호사님, 토론을 하여주실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님,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님,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님, 주영

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님,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님, 편도인 고

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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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

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소득문제로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을 강요받는다면, 제대

로 치료받지 못하여 병을 키울 수 있고, 국가적 과제인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지대책에도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지만, ‘업무상 질

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이 절실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

한 모든 국가에 상병수당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 단위로 상병수당을 도입한 곳이 

적잖습니다. OECD 국가 중 의료보장제도를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22개국으로, 이 중 18개국이 상병수당을 건강보험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세계보건기구)와 UN(국제연합)은 상병수당

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 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

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법 개정 없이도 상병수당 도입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시행은 정부의 의지 문제이며, 코로나19와 관련 아프면 쉬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양급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와 함

께 질병과 부상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제도

를 함께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획기

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상병수당 지급 외에도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유급병

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유급병가 휴가를 의무화하

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18)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며, 대부분 노동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병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를 사용해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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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유급

병가 휴가를 의무화하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질병과 부상에 대한 소득손실을 보전

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

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는 매우 

고무적이며,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방안을 모색

하여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국회 입법과 정책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국정에도 적극 반영되길 바랍니다.

바쁘심에도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여러분의 건

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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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원을 맡고 

있는 안호영입니다.

오늘 「상병 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할 수 있게 되어 영광

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여파로 전 세계가 광범위한 실업과 소득 손실의 위험에 노출돼있습

니다. 특히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이 불안정할수록 

더욱 취약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19 이전에도 일하다가 병들거나 다치면 실직과 소득 상실의 위험

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직이 두려워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일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고 병을 키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각 국가에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UN 은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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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소득 상실을 보상해주는 

사실상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합니다. 법정 유급병가나 상병급여가 없고 단지 단체협약이

나 취약규칙에 따라 일부만 유급병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받는 기간 

동안 기존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을 받는 노동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아픈 기간 동안 걱정 없이 소득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

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큰 부담을 들이지 않고도 노동자가 충분히 치료받고 다시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기에 인력관리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제도 도입을 보다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남인순, 서영석, 이수진, 최혜영, 배진교 의원님과 

건강과 대안, 한국노총,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제 및 토론해주신 내용을 잘 경청해서 법･제도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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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정) 국회의원 서영석입니다.

오늘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토론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사회를 맡아주신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님, 발제를 맡아주신 임승지 국민건

강보험공단 보험제도연구센터장님,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

론자로 함께해주신 정혜주 고려대 교수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님, 김철중 민주노

총 정책국장님,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님, 주영수 국립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님, 

이중규 보건복지부 과장님, 편도인 고용노동부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관계자분들과, 남인순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배진교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나 직장을 다니며, 혹은 자영업을 하며 아파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 사람들이 몸이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쉬는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참고 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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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현재 우리 노동사회에서 쉬는 것은 개개인의 가계 소득 감소 또는 상실로 직결되

며, 이는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에 의해 일하지 못할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우리에겐 낯설

고 어렵게 느껴지는 상병수당은 사실 이미 OECD 가입 36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국민이 누리고 있는 권리입니다. 미국 또한 사실상 주정부 법에 근거해 

일부 주에서는 유급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우리와 경우가 다릅니다. 이제 우리 사회

도 아프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을 이미 대표발의

한 상태입니다. ‘아프면 쉰다’라는 명제가 우리 국민의 삶과 생활 속에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전환되는 뜻깊은 논의가 오늘 토론회에서 이뤄질 수 있길 바라며, 저도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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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와 입법화 방안 연구를 해주신 임승지 센터장님과 

이찬진 변호사님을 비롯해 함께 토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

대, 한국노총 관계자 분과 함께 공동주최 해주신 남인순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상병수당 도입 논의는 1988년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

합 과정에서 진행됐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보장권을 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의무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야당 국회의원들로 상병

수당 도입 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제도가 아닌 국가의료체계(NHS)로 운영하는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경우도 상병수당은 실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서 국가의료체계(NHS)를 도입한 1942년의 비버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수당을“실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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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 사망, 결혼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보장정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접의료비에만 초점을 

둔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

실보장까지 확대하는 다양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연히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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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남인순, 안호영, 서영석, 이수진, 배진교 의원

님을 비롯하여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과 가족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국제노동회의에서 '사회보장에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OECD 회원국들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

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ILO에 가입했지만,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

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간접적으로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미도입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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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꿀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프면 쉬세요’안내하는 

콜센터 직원은 아파도 출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코로나19가 드러낸 노동 현실을 돌아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길 기대합니다. 

노동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경제적 파탄을 막을 뿐 아니

라 감염병 확산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상병수당, 유급병가휴가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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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병수당도입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서영

석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께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행사를 

준비해주신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양대노총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던져진 과제, 이제는 제도개선으로 나서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로 대한민국에 던져진 수많은 과제와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의 영역에서 많은 

도전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부족한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공공의료의 체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료와 돌봄이 어떻게 작동하고 

연계되어야 하는가? 등 많은 과제에 대해서 이제는 해결책을 제시해 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의 핵심 의제인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제도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기입니

다. 이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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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도입이 필수입니다.

상병수당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 소득을 상실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아프면 쉬라’라는 정부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보장되려면 무엇보다 실시되어야 하

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상병수당이 마치 매우 급진적이고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보장협

회에 가입된 182개국 중 163개국이 이미 시행 중이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병수당’을 의무화하라

고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지켜주는 제도를 이제 국가가 준비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어떻게 연계하고, 어떤 구체적 단계를 통해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상병수당 도입과 이를 위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오늘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에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뿌듯함과 함께 향후 과제를 책임지겠다

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기간의 노력을 이어나가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병수당 의무화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

니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가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라는 새로운 제도가 더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임승지 센터장님, 이찬진 집행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토론자 여러분과 코로나19를 뚫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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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1. 한국의 상병에 따른 사회보장 현황

□ 한국의 상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지만 '업무상 상병'에만 해당함

‘업무 외 상병’으로 발생하는 실직･소득손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부재함

□ 유급병가

노동자가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실업의 위험 및 소득 상실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19년 입법된 가족돌봄휴가도 이 범주에 포함됨.

일반적으로 사업주 부담으로 제공

민간기업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부만 유급병가를 적용받음.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18)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임.

 - 최근 민주노동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국노동패널(2018, 21차년도) 분석결

과, 낮은 유급병가 적용률.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을수록, 노조가 없는 사업장일수록 적용률 낮음.   

 - (사업장 규모별) 5인 미만 사업장 12.3%, 5~10인 미만 15.5%인 반면, 300~1천인 

미 만 71.1%, 1,000인 이상 80.6% 

 - (고용 형태별) 정규직 59.5%, 비정규직 18.7% 

 - (종사상 지위) 사용직 55.5%, 임시직 18.1%, 일용직 2.7% 

 - (근로 시간별) 시간제 10.7%, 전일제 49.2% 

 - (노조 유무) 노조 있음 58.3% 노조 없음 36.5%1)

1)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2020-09 이슈페이퍼 p1에서 
인용

유･무급병가 법정휴가권 법제화방안
-상병수당 도입 및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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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기업단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통한 

유급병가휴가 보장을 받고 있으며, 고용보장의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들일 수록 업무

외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의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사함.

공무원･교원은 업무상(6개월) 업무 외(2개월) 유급병가(급여100%) 및 유급휴직(최장 

1년, 급여70%) 및 무급휴직(최장1년)을 보장받는다고 함.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2019년 6월부터 시행(지방정부 최초)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지역가입자 및 사업소득자

지원기간 및 금액 : 입원 10일 및 일반건겅검진 1일 등 최대 11일, 하루 84,180원(서

울시 생활임금)

□ 상병수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부가급여)에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에 “법 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유

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진료비로 한다.”라고 한정돼 있어서 상병수당이 시행되고 있

지 않음.

[표 1] 상병에 따른 휴가 및 상병보상 제도 현황

구분 근거 요양급여 등 휴업 및 상병보상
장해(애) 

급여

업무

상상

병

산업재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산재보험 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

시금)

공무원･교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

법)

건강보험, 

산재보험 급여 및 

특수요양 

급여비용 등

유급병가(180일)

유급휴직(3년)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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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유급병가와 상병급여’ (2020.6.) 참고

2. 유급병가휴가･휴직의 이용실태

● 유급병가휴가･유급휴직의 이용현황 분석의 필요성

- 공공부문 이외의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병가휴가의 실제 이용율 

현황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유급병가 휴가의 이용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조사결과 

역시 확인하지 못하였음.

- 법정 유급병가 및 무급병가휴가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국가들의 노동자 직군별 병가휴

가 이용율을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분석하여 보면  유급병가휴가권과 무급병가휴가

권의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2) 2019 인사혁신통계연보

구분 근거 요양급여 등 휴업 및 상병보상
장해(애) 

급여

업무

외 

상병

일반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

요양급여

임의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국민연금법상

의 장애연금

공무원･교원

공공기관,지방공

기업, 교육기관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준용)

공무원 

1,085,8492)

공공기관 

431,760

지방공기업 

70,055

교육기관 

634,109

유급병가(연 60일)

질병 휴직(1년 

이내/유급 + 추가 

1년 이내 무급 )

비공무상

장애연금

감염

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일부 국고 및 

지자체 지원

감염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기간(국고지원 

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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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병가 휴직권 이용현황

- 아래 표2는 유급병가휴직권이 보장된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2018년도 휴직현황으로 

장기 요양란의 숫자를 보면 전체 공무원수의 약 0.9%가 유급병가 휴직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있음.

(표2) 일반직 국가공무원 휴직현황(2019 인사혁신통계연보)(일반직 167,639명)

-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높은 수준의 유급병가휴가･휴직보장 하의 업무외 질병･부상시의 

의료이용실태와 유급병가휴가 등의 사내 복지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임시･일

용직 ･특수고용종사자들의 업무외 질병･부상시의 의료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어느 집단

들을 우선적으로 보호･보장할 것인가하는 입법･정책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I:기초연구,  임승지, P2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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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는 유급병가휴가권이 직종별,계층별로 심각한 불평등한 현 상황에서의 직종별 

건강보험 입내원 이용현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됨. 이른 바 '괜찮은 일자리' 종사자의 

건강실태와 그렇지 않은 저소득･불안정한 일자리 종사자의 건강실태는 후자가 더 질

병,부상율이 높아서 의료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는 부분도 위 자료의 

해석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현재의 의료 이용현황은 업무외 질병･부상에 대한 적절한 의료접근권에 제약이 있는 

사각지대 종사자들의 낮은 의료 이용실태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분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제약이 해소될 때의 이용율 증가치로 보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 이용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적용 대기기간을 입법하게 될 

경우 소요 재정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법정유급･무급병가권 도입과 상병수당의 제도화 관계

□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의 병가 휴가권 보장을 전제로 함.

● 상병수당의 정의는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는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부가급여 중 하나로 '상병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에

는 그나마 부가급여의 내용에 상병수당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행법령상  

'상병수당'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와 유사한 법제와 제도 운용

을 하고 있는 일본의 건강보험법에서와 유사하게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요양으로 인하

여 근로에 종사할 수 없을 때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표준보수일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 정도로 정의하여 입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여기서 상병수당의 지급요건은 '피보험자가 근로에 종사하지 않고 요양을 하는 경우'이

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결국 '피보험자가 아플 때 직장을 쉴 수 있느냐

'가 제도의 필요조건임. 

- 상병수당은 노동자의 노동회피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대기기간을 두거나 이에 대체한 유급병가 기간과 연계한 제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국의 노동관계법령상의 유급휴가일수와 별도의 질병･부상 치료를 

위한 병가 휴가(그것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불문)가 보장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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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조건으로서의 법정 병가휴가･휴직권

- 노동자의 병가휴가･휴직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상병수당은 병가 휴

가･휴직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업무외 질병 등 치료를 위하여 일을 쉴 

경우 실업을 감수해야 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임시직･특수고용종사자 집단을 제도

보장에 포섭할 수 없음  

- 유급병가휴가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외적인 무급휴가권만 보장된다면 상병급

여의 보장성이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갈수록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어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막대한 재정소요

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설계하기 어려울 것임.

더우기 무급휴가권 보장기간을 초과하여 일정 장기간의 무급휴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면 장기요양에 해당하는 보장기간 하의 상병수당 역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됨. 

결국 무급병가 휴가권만 보장하였을 때  대기기간을 두느냐  얼마나 두느냐 여부는 

취약 노동자들의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약하게 되어 상병수당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일본은 유급병가휴가권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지만 질병･부상 치료기간 중의 해고제

한 법률을 둠으로써 업무외 질병 등 치료기간을 보장하는 방식의 무급병가 휴가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임.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의 상병급여에 비정규직,자

영자가 적용대상이 아니고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임･어업노동자는 임의가입으로 

되어 '괜찮은 일자리'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설계된 영향으로  GDP대비 상병수당지출

비율을 보면 OECD 국제비교로 사실상 최하위 수준인 GDP 0.1% 지출을 하는 것으

로 판단됨.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급병가휴가권을 제도화하지 않고 질병･부상 치료기간 중

의 해고제한 법률을 둬서 무급병가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13개 주정부 등과 자

치도시들을 중심으로 법정 유급병가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함(민주노동연구원, 

위 자료 P48 참조)

- 상병수당이 적용되는 기간 중의 노동자는 자신의 직장에서 이탈하여 요양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기간 중 노동자는 자신의 사업주와 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무급 휴가와 무급휴직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직장을 이탈하여도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무급병가휴가･휴직권이 보장되어야만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의 업무외 질병 상황에서

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건강권 보장과 소득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은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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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휴직권의 법정화임.

- 유급이든 무급이든 불문하고 병가휴가･휴직권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결국 통상

적인 법정유급휴가를 활용하여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일을 쉬어야 하고 법정 유급휴가 

기간 중에 상병수당 보장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의 임금･보수와 별도

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2중 지급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상병수당 제도 

설계시 중복급여를 금지하여야 할 것임. 법정 유급휴가기간이 끝나면 사업주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사업장 무단결근 상황이 되므로 더 이상의 상병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

게 됨.

또한, 질병이 중대하여 해고를 감수하고도 치료를 받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들인 경우 해고 후 실업급여 지급을 받아 상병수당 중복지급제한에 해당될 뿐아니라 

병가휴가권이 없어서 상병치료시 해고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 역시 상병수당 제도의 

본질에 반하게 됨. 

□ 상병수당은 어느 집단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가

● 약 300만명~500만명의 괜찮은 일자리 종사자들은 신설될 상병수당에서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되기 어려움

- 유급휴가･휴직권이 법령으로 보장된 공무원이나 그 밖에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보장받

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약 220만명)과 일부 민간기업 종사자들을 합한 약 300만

명~50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 집단은 근로기준법에서 신설되는 법정유급･무급휴가･휴
직권과 관계없이 업무외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휴가･휴직을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보장받고 있는 범위와 기간을 넘어서는 보장기간에 해당하는 상병수당을 적용받는 극

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공무원의 경우 최소한 유급병가휴가 2개월 + 유급병가휴

직1년을 합한 1년 2개월 이후가 됨) 상병수당 제도의 수혜를 받지 않게 됨.

● 신설되는 제도는 업무외 질병 등 발생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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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현황(2019)3)

1) 현행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종사자, 영세자영자들, 일용근로자 집단

- 문제점 : 노동관계법상의 유급병가나 유급휴가 보장을 받지 못할 뿐아니라, 질병으로 

쉴 경우 소득상실분에 대한 어떠한 급여나 보상도 받지 못함. 그 결과 구조적으로 '아파

도 쉴 수 없는' 집단이고  질병･부상 상황에서 조기 치료를 못하여 중증질환 등으로 

악화되어 결국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절대빈곤으로 전락하는 악순환

을 겪게 될 위험이 큼.

- 정책대상 범주 : 위 표의 비임금근로자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들 860만명 상당과 일용

노동자 70만명, 영세사업체 노동자 227만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대략 1150만명 

상당임4). 이 집단 중 비임금 근로자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들, 일용노동자 집단은 근

로기준법상 유급휴가･휴직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므로, 유급병가휴가권을 근로기준법

에 신설하는 것과 상병수당 적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 정책 수단 : 유급병가휴가･휴직권이 아니라  대기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곧바로 상병수

당 수급을 하도록 하거나(1안) 상병급여 남용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우선한다고 하면  

현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보장)'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들 집단에게 

영국 방식의 고용지원 수당과 유사한  수당 지원을 신설하는 방안(2안) 정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상병수당이 시행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방세를 재원으로 서울시가 주관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의 지역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는 일종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의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병수당적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도 이용자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장지연외,  위 논문 p73에서 재인용

4)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장지연외,  월간노동리뷰 2020.6월호 p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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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기업복지로 유급병가휴가･휴직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자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 적용 노동자 집단 

- 문제점 : 법정유급병가휴가･휴직권은 물론 무급병가휴가권이 없어서 업무외 질병 관련 

유급휴가 사용만 가능할 뿐, 정작 유급병가휴가권이 없어서 '아플 때 쉬지 못함'

- 정책대상 범주 : 이들 집단은 위 표 상의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공공기관 종사자와 유급병

가휴가･휴직이 보장된 사업장 종사자 수를 제외한 집단으로 구체적인 연구조사결과로 

분석되어야할 것이나, 대략 1000만명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 수단 : 유급병가휴가･휴직권 신설과 무급병가휴가･휴직권 신설

다만, 1주일 기준으로 유급병가휴가를 신설할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막대한 부담

(임승지,p33에 의하면 1주일 유급병가 기준 3000억원 이상 고용주 부담발생 추정함)

이 발생하고, 공백이 발생한 업무에 대한 분담,조정 필요시 신규인력고용 부담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클 것임. 이는 무급휴가･휴
직권 신설보다 유급병가휴가 신설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결국 법정 유급병가

휴가 신설은 물론이고 법정 무급병가휴가 신설시에도 일정한 국고지원의 역할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3) 상병수당 제도화 로드맵

위 1), 2)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1) 집단 1150만명 상당

이 업무외 질병 상황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보호가 필요한 집단임에 반하여 이들에게는 

법정 유급병가휴가 제도를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제도적･사회적 비용부담이 없이 곧바로 

고용보험의 설계변경과 국고지원, 건강보험재정 등을 활용하여 보장수준과 보장기간을 단

계적으로 확대한 방향으로 제도의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병수

당은 이들 집단부터 적용을 시작하여 상당기간 노사합의와 절충의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 유급병가휴가를 법정화하는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제도화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교 등 공공부문종사자 등 유급병가휴가･휴직이 보장된 노동자 집단의 유급병가휴

가･휴직 수급 후 공적 상병수당이 적용되어야 함.

   - 공공부문 종사자  220만명 상당과 이에 준하는 유급병가휴가･휴직을 보장받는 수

백 만명의 사업체 소속 노동자집단이 존재함.

   - 위 노동자 집단은  상병수당 입법시의 보장수준과 보장기간보다 대체로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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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유급병가휴가 및 휴직제도를 향유할 것으로 예상됨. 이들 집단에게는 소속 

사업체에서의 유급병가휴가･휴직 급여 수급 이후에 공적인 상병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중복수급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4. 유급･무급병가휴가･휴직 입법화 제언

□ 감염병 관리법제 운용의 교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병원체 오염 장소에 대한 제한조치) 및 제3호(감염병 감염의심환자에 대

한 입원,격리)에 따른 격리,제한조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보

장수준에 따른 급여 지원 및 동 법 제41조의2에 따라 정부가 유급휴가비용지원한 기업체의 

경우 감염병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격리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법정유급휴가와 해고제한 

등으로 감염병 진료비는 물론, 입원･격리･제한 기간 중의 휴업･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관련 일정 수준의 소득보전과 고용보장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에게 제도의 수용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국가 방역모범 모델로 된 것은 전 국민의 국가 방역방침에 대한 신뢰와 실천에 힘입은 것으

로 이와 같이 감염병 방역제도가 국민들의 지지 하에 실천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누구

든지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법상 유급(소득보전)병가(휴업)휴가와 고용보장을 법

률과 국가재정지원을 통하여 보장하였기 때문임.

□ '아플 때는 쉰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모두 고

용유지 전제하의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소득보장이 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함.

상병수당이나 그 전제인 법정유･무급병가휴가･휴직권 모두는 노동자(자영자 포함) 집단

의 고용(경제활동)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상병수당이 제도화된다.면 유급병가휴

가에서의 '유급'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기기간 정도의 소득상실

에 대한 안전장치로 작동되게 될 것임. 더 중요한 것은 상병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쉬는 노동자가 고용유지가 보장되도록 하는 '병가휴가권' 그 자체임. 실효성이 있는 

상병수당이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유급병가휴가･휴직 제도나 그를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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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가 상병수당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상병수당이 제도화되었을 때에는 치료로 

일을 쉬는 기간 동안 소득보전과 관련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상병수

당의 보장수준과 보장기간과 유급병가의 보장수준과 보장기간은 당연히 연동될 수밖

에 없는 것임. 

- 따라서, 유급병가휴가는 상병수당의 적용대상, 보장수준, 보장기간의 설계와 연동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 상병수당의 주된 내용이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자적인 유급

병가휴가 기간과 보장수준의 설계는 자칫 공허한 논쟁이 될 수 있음.

- 유급병가휴가는 상병수당 제도설계와 연동하여 현 고용상황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노･사간의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함. 여기서 

정부는 제도와 재정의 중요한 책임주체로서 입법과 정책을 주도하여야 할 것임. 법정 

유･무급병가휴가권을 도입하는 법률안의 조문화는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에 불과하며, 

이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노동시장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이해관

계자들의 충분한 공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을 결합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아래 그림상의 국가들 

중 특히, 의료보장을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은 사회보험(다수) 또는 고용보험 또

는 조세방식으로 하는 국가들에서 법정 유급병가･무급병가 도입 관련 제도사적 연

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는 제도 도입 관련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임.

[그림 1] OECD 회원국의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의 급여기간 및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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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상병수당의 신속한 제도화에 발맞춰 무급병가휴가･휴직권은 최우선

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법정화할 것을 기대함. 유급병가 법정화시 일정기간별 국고

재정지원을 차등화하여 조기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중

심이 되어야 함.  

□ 병가휴가권 법정화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종사자, 영

세자영자들, 일용근로자 집단 1150만명에 대하여는 대기기간 없는 상병수당으로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을 기준, 재원은 국고와 건강보험재정으로 하여 즉시 시행할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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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토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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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1. 토론의 전제

○ 상병수당 도입 및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동의함

○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제도 설계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는 점에도 동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유행이라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단기) 법정 유급병가 도입은 더 시급하고 중

요하다는 측면에서 단기 유급병가는 빠르게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치려고 함

2. 법정 유급병가는 사업주와 사회에 비용이 아니라 투자임

○ 법정 유급병가 도입시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 발생하고, 노동자가 다른 목적

으로 이 휴가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존재는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

○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이는 사업주에게도 많은 이득을 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음(이하 내용은 “Abay Asfaw, D., Rosa, R., & Pana-Cryan, R. (2017). 

Potential economic benefits of paid sick leave in reducing absenteeism 

related to the spread of influenza-like illnes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9(9), 822.”의 내용을 인용)

 - 이직률을 낮춤 : 노동자의 잦은 이직은 사업주 비용 상승의 주된 요인임

 - 아파도 출근해서 일하는 상황(presenteeism)을 낮춤 : 프리젠티즘은 사업장 전반의 

효율을 낮추기에 사업장 관리의 주요 지표임

 - 산재사망과 산재를 낮춤

토론2. (단기) 법정 유급병가 도입의 시급성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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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들의 더 큰 질병 발생을 예방함

 -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임 : 위 연구에서는 유급병가를 제공할 경우 미국 전역에서 독감

관련 증상으로 인한 결근을 줄여 매년 6억3천달러에서 18억 8천 달러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량화하기도 하였음

3. 법정 유급병가는 주요한 사회 불평등 완화 수단임

○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업장 규모별, 공공/민간 사업장별로 유급병가 접근권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시정하는 것은 큰 불평등 완화 수단이 될 것임 

 - 불안정,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사회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Scheil-Adlung, X., & Sandner, 

L. (2010). Evidence on paid sick leave: Observations in times of crisis. 

Intereconomics, 45(5), 313-321.)

4. 법정 유급병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국민 건강 증진 효과의 

주요한 한 축임

○ 유급병가가 있는 노동자들이 그만큼 덜 일하면서 그 시간에 자신과 가족의 질병 예방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국민건강 

향상을 꽤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임

 - 유급 병가가 없는 노동자는 있는 노동자에 견줘 자신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가능성이 3.0배,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가능성이 1.6배 더 높았음.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일수록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지연하고 포기할 위험이 

가장 컸음.(DeRigne, L., Stoddard-Dare, P., & Quinn, L. (2016). Workers 

without paid sick leave less likely to take time off for illness or injury 

compared to those with paid sick leave. Health Affairs, 35(3), 5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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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급한 제도 도입을 위한 하나의 제언

○ 일단 7일 내외의 단기 유급병가 중심으로 시행

○ 재원은 100% 사업주 부담 :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100% 부담하도록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은 사업주들이 연대 부담하여 조성한 기금(산재보험 등)에서 재원을 

책임지도록 함

○ 단기 유급병가임을 고려하여 권리 행사의 장벽은 최소화함

 - 신청 절차 간소화, 의료적 인증 절차 생략(진단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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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

1. 한국의 병가휴가 현황과 실태

□ 한국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실직과 소득손실의 위험에 대한 보장 부재.

○ 유급병가나 상병급여 없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임의로 보장.

○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에 상병급여에 대한 근거 규정있으나,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

이 없음(미완의 과제).

□ 한국노동패널(2018, 21차년도) 분석결과, 낮은 유급병가 적용률. 특히, 사업장 규

모가 작을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일

수록 적용률 낮음.   

○ (사업장 규모별) 5인 미만 사업장 12.3%, 5~10인 미만 15.5%인 반면, 300~1천인 

미만 71.1%, 1,000인 이상 80.6%

○ (고용 형태별) 정규직 59.5%, 비정규직 18.7%

○ (종사상 지위) 사용직 55.5%, 임시직 18.1%, 일용직 2.7%

○ (근로 시간별) 시간제 10.7%, 전일제 49.2%

○ (노조 유무) 노조 있음 58.3% 노조 없음 36.5%

□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노동시장 내 불안정한 지위는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건강 악화와 소득 손실로 실직과 빈곤에 내몰리는 악순환 구조. 

토론3. 상병수당 도입 방향 및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 아프면 충분히 쉬고, 회복할 권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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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현황

□ 세계 184개국 중, 유급병가와 상병급여가 없는 국가는 한국 포함 11개국에 불과.

○ 세계 184개 조사대상 국가 중 173개국이 법정 유급병가 또는 상병급여 도입. 

  - 특히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153개국이 유급병가 또는 상병급여 시행 중.

○ OECD 36개 국가 중 상병급여가 없는 국가는 한국,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4개국 

뿐. 이중 법정 유급병가 또한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 유일. 

○ 그나마 미국은 최근 주 정부별로 법정 유급병가 법제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2020년 현재 13개 주*와 콜롬비아DC, 20개 도시와 3개 카운티. 

    *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메인(Maine) 주 포함(법 통과).

지역 국가 수

법정 

유급병가

만 존재

상병

급여

모두 없는 국가

수 국가명

유럽 45 1 44 - -

아시아･태평양 51 24 21 6
키리바시, 한국,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레바논*

아프리카 50 32 14 4
부루키나파소, 가나, 세네갈, 

시에라리온

아메리카 38 4 33 1

미국

(법정 유급병가 : 13개 주와 DC, 

20개 도시와 3개 카운티) 

세계 184 57 79 11

OECD 36 29 32 2

[표] 세계 184개국 가운데, 유급병가와 상병급여 도입 현황(개국)

□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존 상병급여 확대

○ (치료격리 또는 예방적 자가격리에 대해 상병급여 지급)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베트남, 덴마크, 캐나다 등

○ (기존 대기기간 폐지)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 등

○ (자영업자들에게도 확대 적용)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캐나다 등

○ (의료진단서 제출 면제 또는 유예) 일본, 오스트리아,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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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방향 : 포괄적 혼합형 보장체계구축(유급병가 법제화 + 상병급여 신설)

○ 유급병가 법제화(근로기준법 개정) + 건강보험 내 상병급여 신설(시행령 개정)

○ 최소 ILO 하위기준(60%) 이상 급여보장 및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보장(회복 

불능 시, 장애연금과 연계). 건강보험도 두루누리에 포함해 보험료 지원.

○ 소득 상･하한 설정 : 최소한의 적정 급여보장 및 가입자 간 격차 및 지출 부담 완화

4. 노동자들이 상병수당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

1)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4개국뿐 (2018년 기준)

○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는 그나마 직간접적으로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한국이 노동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

    - (미국) 가족 및 의료휴가법에 의해 무급휴직의 권리는 보장

    - (스위스)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기간(최소 3주∼) 수당 지급

    - (이스라엘) 유급병가법에 따라 사용자 혹은 기업이 가입한 기금에서 수당 지급

2)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등 노동여건이 취약할수록 유급 병가‧휴가 보장‧사용률 저조

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의 악순환 지속

○ 업무 외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법적 보호가 없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 

책임을 임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도입

률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병가휴가 도입률(단위: %) >

      * 출처 : 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2018)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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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정규직 비정규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전일제

유급휴가 76.2 29.6 72.3 28.8 5.2 16.8 64.8

유급병가 59.5 18.7 55.5 18.1 2.7 10.7 49.2

< 고용형태별 직장 내 병가휴가 도입률(단위: %) >

  * 출처 : 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2018) 자료

구분
법정

퇴직금

병가

휴가

유급

휴가

생리

휴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휴업

보상

경조사

휴가

노조

있음
97.8 85.3 91.0 40.0 79.0 81.3 16.8 86.8

노조

없음
72.8 36.5 52.8 11.4 27.8 27.1 5.1 48.4

     < 노조 유무에 따른 병가휴가와 다른 제도 도입률 비교(단위: %) >

  * 출처 : 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2018) 자료

3) 코로나19의 확산 및 향후 발생할 새로운 감염병 등에 대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도입 필요성 절실

○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보호제도가 미흡한 미국에서는 일자리 1,960만개가 

사라졌고 실업률이 13.3%까지 상승(5월 기준)

    - 한편 독일은 노동자의 단축 근로를 유도,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분은 국가

가 지원하는 식으로 실업률 5%대 이하로 관리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럽 복지 

국가들의 주요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가 상병수당임

    - 덴마크의 경우 3~6월 중 상병수당 수습 기간이 끝난 휴직자에게도 6월 말까지는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전염되는 시기에 경제‧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병수당의 핵심적인 기능은 세가지

    - 첫째,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 둘째, 감염병 확산 방지

    - 셋째, 노동자(특히 취약계층)의 경제적 파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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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병수당에 대한 정부 입장

[5.20일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브리핑] 

-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 "현 단계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숙의과정이 요구되는 내용"

이라고 함.

- 아무리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충격이 비교적 덜했고 경기도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고 이야기하지만, 경영계나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적 여력이 제한돼 결정을 내리기에 여러 고려가 

필요.

- 상병수당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이러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기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 분명하다며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사회적 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정부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도입에 난색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문제. 

6. 건강보험 재정 현황 (20년 5월말 기준)

○ (수입 ･지출) 총수입 28조 7,982억원, 총지출 30조 2,388억원

○ (수입) 전년 동월 대비(28조 2,642억원) 5,340억원 증가한 28조 7,982억원

○ (지출) 전년 동일대비(28조 4,740억원) 1조 7,648억원 증가한 30조 2,388억원

○ (재정수지) 당기수지 14,406억원 적자, 준비금 16조 3,306억원

[표]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수입 418,182 451,733 485,024 524,009 557,195 579,990 621,158 690,643 287,982

총지출 388,035 415,287 439,155 482,281 526,339 572,913 622,937 708,886 302,388

당기수지 30,157 36,446 45,869 41,728 30,856 7,077 △1,778 △28,243 △14,406

준비금 45,757 82,203 128,072 169,800 200,656 207,733 205,955 177,712 163,306

※ 준비비금 163억원 진료비 약 2.5개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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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1) 상병수당 도입 재원 규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 유급 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 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 노동자 평균소득의 30% 하

한과 100% 상한 기준으로 보장(모델1)할 경우, 2018년 기준 109만명의 국민이 혜택

을 보며 약 8,055억∼9,209억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함.

2) 정부지원금 확대 방안 

□ 필요성

○ 재정 당국은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정부 부담의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 매년 과소

지원하고 국민부담으로 전가하여 사회적 논란 지속

     ※ 실 정부 지원율(20%) : ’17년 13.4%, ‘18년 13.1%, ‘19년 13.6%, ‘20년 14%

     ※ 과소지원액(‘07~’18) : 10.6조원 부족지원 … 국고 10.1조, 담배 0.5조

○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약속했던 현 정부에서 지난 정부보다 감소한 정부 지원율이 

4년 동안 지속하는 등 현 정부 핵심정책 방치 및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와 

방기로 가입자인 국민 불만 증가

○ 상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2020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정부 지원법이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하며, 원활한 법안심의를 위해 단일개정(안) 추진

     ※ 20대 의원 입법(3건) : (민주당) 기동민의원, 윤일규의원, (정의당) 윤소하의원

□ 정부지원금 확대 방안

○ 정부 지원법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 (지원기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

액’으로 변경

○ 건강보험 재정 20% 정부 부담 관련 법 개정(안) : 매년 2조5000억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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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고지원금)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7%를 지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조]

￭ (증진기금)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3%를 지원한다.

□ (전전년도 기준) 정부 지원법 개정 시, 추가 재원 확보 현황

구  분 (억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현행기준

대비

합계 16,119  151  619   1,600    4,930    8,818 

국고지원 16,911    4,037    2,517    1,810    3,214    5,333 

증진기금 △792 △3,886 △1,898 △210    1,716    3,485 

실지원액

대비

합계 108,736   22,234   18,686   19,311   22,309   26,197 

국고지원 109,528   26,120   20,584   19,521   20,592   22,711 

증진기금 △792 △3,886 △1,898 △210    1,716    3,485 

3) 사회적 취약계층(의료급여)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방안

□ 배경

 ○ 2017년 10월 UN 사회권위원회는 대한한국의 절대 빈곤율이 7%인데 반해, 의료급

여 수급률은 3%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음, 따라서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선 시점

에 현재 2.8% 수준의 의료급여 수급율을 7%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전가한 절대 빈곤 계층에 대한 건보료 부담 (2018

년 기준연간 약 6조원)을 국가책임으로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 

   - 세계적 재난 코로나19 등 질병과 재해로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안전과 

건강이 경제적 논리 위에 존재함을 체감하였기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촘촘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해야 함.

 ○ 의료급여 수급율 확대로 확보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상병 수당제 도입*, 보장성 강화, 

보험자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충, 감염병연구소 운영 등 미래 국민안전과 건강권 

강화에 투입할 수 있을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상병수당 제도 도입연구’ 보고서 참조, 2018년 기준 

약 1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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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 추계

○ (정부) 의료급여 2.8% → 7% 확대 시 국가추가 부담 연간 11조원

   - (현행) 1,484,671명×5,142,881(1인당 진료비)=7조 6,354억원

   - (확대) 3,678,960명×5,142,881(1인당 진료비)=18조 9,204억원 

   - (추가부담금액) 11조 2,849억원

   ※ 확대시 연도별 수급권자 진료비 절감 현황 참조

 ○ (건보) 의료급여 2.8% → 7% 확대 시 건강보험 재정 약 6조원(5조 8331억) 확보

   - <건강보험부담 의료급여진료비(8조9140억) ­ 환자본인부담(1조7434억) ­ 국가

부담 건강보험료 수입(1조3375억)>

  대한민국은 송파 세모녀와 같은 기본생활권이 보장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도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11.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세대에 대한 국가책

임 강화가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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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고자료 : 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자료 참고]

□ 최근 10년간 의료급여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의료보장 50,291 50,581 50,908 51,169 51,448 51,757 52,034 52,273 52,427 52,557

건강보험

(비율 %)

48,614

(96.7)

48,907

(96.7) 

49,299

(96.9)

49,662

(97.1)

49,989

(97.2)

50,316

(97.3)

50,490

(97.1)

50,763

(97.1)

50,941

(97.2)

51,072

(97.2)

의료급여

(비율 %)

 1,677

(3.3) 

 1,674

(3.3) 

1,609

(3.1)

1,507

(2.9)

1,459

(2.8)

1,441

(2.7)

1,544

(2.9)

1,510

(2.9)

1,486

(2.8)

1,485

(2.8)

□ 연도별 수급권자 및 진료 현황(현재)

1)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연도말 기준으로 「의료급여 통계연보」 기준과 동일 

2) 기관부담금은 연도별 지급결정된 금액임

구분
적용인구 

(명)

수급권자예정

(명)
추가인원

인당진료비

(원)

기관부담금

(천원)

기관부담절감액

(천원)

2018 52,556,653 3,678,960 2,194,289 5,142,881 18,920,451,813 11,284,966,210

2017 52,426,625 3,669,860 2,184,120 4,694,598 17,228,498,640 10,253,554,209

2016 52,272,755 3,659,090 2,149,618 4,393,503 16,076,221,633 9,444,352,392
 

  ○ 연도별 수급권자 및 진료 현황(7%반영 추계)

- 국가는 의료보호 적용 인원 축소로 “기관부담절감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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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1. 총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적

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여러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음. 이 중에서도 특히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와 같았던, ‘어떤 사람이든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

다’는 주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오고 있음.

○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

험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Ⅰ: 기초연구」(이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도입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촉진되고 있음.

○ 지금 당장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수년 이내에 또 다시 감염병 확산의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을 반영하는 사회적 대응체계를 완성시

키기 위해서라도, OECD 국가 중 사실상 한국만 없기 때문에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상병수당은 반드시 도입되

어야 함.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도입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이나 한국의 현황과 해외사례, 제도설계의 핵심사항들, 필요한 

재정의 수준 등에 대해서는 ‘기초연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 더불어 제도가 포괄해

야하는 핵심대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포괄전략에 대해서 이찬진 실행위원의 발제문

에 자세히 포함되어 있음. 

○ 이번 토론문에서는 상병수당의 도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할 때 우리가 논의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짚어

보고자 함.

토론4. 상병수당 도입은 반드시, 함께 ‘어떻게’를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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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기본전제 중 하나로 흔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급여수준이나 소요재정의 크기 등은 

현실적으로 쟁점화되기 힘들어보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정률제 방식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상병수당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 즉 

일하는 사람이 소득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를 받고나서 다시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더불어 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또한 상당히 높아야함.

○ 특히 정부(재정당국)에서 상병수당을 적극 도입하기 꺼려하는 이유로 재정적 부담을 

제시하는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에서 사실

상 현대통화이론의 경기부양책인 ‘헬리콥터머니’가 뿌려지고 있는 가운데, 수십조 이

상의 단위가 아닌 매년 1~2조 사이의 사회지출이 발생하는 제도에 대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옹졸하고 비겁한 태도임(혹은 

제도에 문외한이거나).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크게 논의가 엇갈릴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① 대기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토록 일자리에 따라 쉴 권리가 차별되

는데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법정유급휴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자격확인과 의료적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③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등에서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유급병

가가 보장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④부양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볼 것인가?

⑴ 대기기간 설정, 모든 사업장의 법정유급휴가 도입

○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은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앞선 발제에서도 지적하듯이, 상병수당 도입시 대기기간 설정과 함께 

모든 사업장의 유급휴가가 일정정도 연동되어서 도입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즉, 

대기기간을 3~7일 중 어떤 기간을 설정하느냐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장에 대한 

병가 도입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야 마땅함.

○ 이때 상병수당의 대기기간동안 필요한 유급병가는 사업주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최소한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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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보장해야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단, 대기기간동안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이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제도의 수준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⑵ 자격확인 및 의료적 인증

○ 상병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선 중 하나로 논의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임. 

하나는 자격확인절차이며, 또 하나는 의료적 인증에 관한 부분임.

○ 자격확인의 경우 가입자 자격의 종류보다는 보험료 납입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다만 인정되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거나 보험료 체납에 대한 제한

을 강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이 제도에서 배제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 따라서 절충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 상병수당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동안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며, 직장/지역(피부양

자 제외)가입기간 중 보험료체납이 1년이 넘지 않는 경우 등

○ 더불어 상병수당은 의료적 인증이 매우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할 부분으로 보임. ‘기

초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 제도가 국민들이 순응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

해서는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함. 

○ 가장 필요한 점 중 하나는 상병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인정해줄 수 있는 상병코드를 

어디까지 적용해줄 것이냐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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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한국과 같이 공공의료기관이 취약한 상황에서 개별 민간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의료적 인증을 맡기게 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혼란이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의료원 등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활용하여 의료적 인증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할 것임.

○ 더불어 가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장치로서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임.

⑶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공공기관 등의 경우

○ ‘기초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이미 유럽 등 선진국

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병가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상병수당을 굳

이 적용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만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상병수당이 없이도 충분히 치료를 

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임.

○ 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소속기관에서 대부분 별도의 유급병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상당하고 파견･용역등에 대한 병가적용이 매우 어려운 현실은 충분히 고려되

어야 함. 이 경우는 꼭 상병수당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대기업의 경우 개별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매우 힘든 문제가 있음. 

게다가 사내하청･파견 등 대기업 자체의 비정규직 사용률이 상당하다는 부분이 고려

되어야함. 이 부분에 고려되지 않고서 상병수당이 도입될 경우 노동시장 내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사용률이 떨어질 수 있

음. 이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한 구체적 실행계획방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⑷ 부양아동에 대한 적용

○ ‘기초연구’의 모델3의 경우 부양아동까지도 포괄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약 1조 7천억

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부양아동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흔한 일임. 다만 한국

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할 때 이를 함께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부양아동에 대한 상병수당의 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적용되는 것은 우려할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맞벌이부부의 부양아동이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노동시장 내 성별임금격차로 인해 남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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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휴식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하한액 지급액을 높게 설정하자고 할 수도 있으나, 이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게 된다면 제도 내에서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받는다

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

3. 정리

○ 이상의 쟁점사항에서 정리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앞서 논의한 것처럼 세부사항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한국노총은 최소한 1952

년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최저협약)’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준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자격기준 및 재정마련 등 전반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기본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항목 내용

급여

내용

▷급여수준: 평균소득의 66.7% 정률방식으로 지급

▷지급기간: 기본 180일까지 지급하고 중간심사를 통해 최대 360일까지.

▷상하한액: 직장가입자 평균소득기준 하한액 일33,000원(월99만원), 상한액 일

110,000원(월330만원). 

자격

기준

▷직장･지역 구분없이 건강보험료 납입 직전6개월간 이력만 확인되면 모두에게 적용.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입원을 통한 3일초과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이나 공공기관 등 사업장 내 유급휴가를 통해 소득보장이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중복적용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활용하여 자격요건심사를 전담하는 공적체계 마련.

▷기존 이의신청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가입자 권익보호절차 마련.

재정 ▷사회보험 방식. 건강보험료에 통합징수. 정부국고지원 30% 보장.

자료: 한국노총 보도자료 「일하는 사람도 아프면 쉴 수 있게, 유급병가, 상병수당 도입하자!」 (2020.06.17.)

[상병수당도입관련 한국노총 세부제안내용]

○ 필자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하는 바는 ‘정치’임.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

회나 환경노동위원회나 입법에 적극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

한 바 있음. 

○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 국고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국민연

금법상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또한 말만 무성했을 뿐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음. 환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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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회의 경우 고용보험법 최종정리가 마치 정당간 협의보다 의원 개인간 협의에 

기초하여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또한 

수준도 낮을뿐더러 2021년부터 시작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이 났던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음.

○ 상병수당은 절차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서(혹은 시행령 

개정) 보장될 수 있고, 모든 사업장의 법정유급휴가를 도입하는 부분은 결국 근로기준

법 개정을 통해서 논의될 수밖에 없음. 21대 국회에서 두 상임위원회가 이를 적극 

논의해야하는데, 상임위별 개별적 논의에 맡기다보면 제도설정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

게 정리될 수 있음. 

○ 국회가 상병수당(및 유급병가)을 도입하겠다는 포문을 우선 열어야 하는 상황임. 상병

수당이라는 기차가 일단 출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출발한 이후 정부와 국회

(각 정당)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제도도입방향을 설정해야할 것임. 상병수당( 및 유

급병가)의 도입을 통해 진정한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 전반

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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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상병수당 웹자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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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상병수당 웹자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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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수 (국립의료원 공공의료연구센터장)

상병수당제도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며, 주 발제자(임

승지 박사님)가 제시한 모델(1, 2, 3)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함. 다만 내용적으로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아래 몇 개의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함.

1.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 부담의 직장유급병가제도 도입 선행(제도화)

- 사업주의 노동자 건강에 대한 책임성 강조

- 사업장내 질병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

- 공적 상병수당 재원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

- 영세한 사업장(예, 50인 미만)의 경우 적절한 비율의 국고지원 병행  * 산재예방기금에

서 지원하는 방안 고려...

  [참고로, 2017년 기준, 전체 산재환자 89,848명 중에서, 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9,597명(32.9%), ② 5인~9인 사업장에서 15,037명(16.7%), ③ 10인~29인 사업장에

서 20,598명(22.9%), ④ 30인~49인 사업장에서 7,294명(8.1%)의 산재환자가 발생함]

  *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동자들의 presenteeism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실제로 

사업주 부담의 보편적 sick pay 제도가 도입･운영된다면 노동자들의 유급병가 활용

에 따른 그 pay의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그에 비례해서 사업주에 의한 사업장내 

다양한 예방적 노력이 강화될 수 있음(외국에 충분한 사례들이 있음)

  *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유급병가기간을 약간의 범위를 두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함(참고로, 스웨덴의 경우는 2~14일/년, 핀란드의 경우는 2~9일/

년, 영국은 4일~28주/년 임).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코로나 생활방역지침이 지켜질 

수 있는 수준으로서 ‘아프면 최소한 3~4일(연간)은 집에서 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토론5.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도입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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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듯. (*소득의 100% 보장)

2. ‘지역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도록 하면...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으므로 대기기간을 두는 것은 

지역가입자에게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높이게 되므로...

 * 또한, 서울형유급병가제도처럼 지자체별로 별도의 유급병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병행지급이 가능하게끔 제도설계(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는, 수급자의 실제소득과 상

병수당의 차액을 보전해 줄 수도 있도록...).

3. 상병수당 지급대상 요양종류, 보장방식, 보장수준, 보장기간...

- ‘입원치료 only’ < ‘입원치료+외래치료’

- ‘정액(최소보장방식)’ < ‘정률(소득비례방식, 70%)’ *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준...

- 하한선(법정 최저생계비)과 상한선(직장가입자 평균소득) 보장 * 하한선은 가구원수 

고려...

- 보장기간 1년  * 질환의 만성화(장해) 판단기준 / 초과할 경우,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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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토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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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토론7.




